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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감액규정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7조 

8,352억원(연평균 1조 5,670억원)으로 추계됨

주: 소음대책사업은 과도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방음시설설치사업과 냉방시설설치사업은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의2

(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신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

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교육 및 주거시설, 노유자시설

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사업,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소음대책사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제1항)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ㆍ지원사업의 대상은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

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함(제2항)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

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

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방

음시설 설치사업, 텔레비전 수신장애 방지사업, 학교 냉방시

설 설치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제3항)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소음대책사업 계획 수립·시행 10,658 11,244 11,867 12,528 13,230 59,527 11,905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2,854 3,011 3,178 3,355 3,543 15,940 3,188 

보상금 감액규정 삭제 577 577 577 577 577 2,885 577 

합계 14,089 14,832 15,621 16,459 17,350 78,352 15,670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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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7조의2

(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신설

○ -

2

제7조의3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등) 

신설

○ -

3

안 제14조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 -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제7조의3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등) 

신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연

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

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함(제2항)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

시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

을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음(제3항)

국방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

당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함(제6

항)

제6항에 따른 사업비 보조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3

안 제14조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함

(제1항)
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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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안 제7조의2 신설)

❑ (소음대책사업 지원대상 물량) 개정안의 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시행

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물량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

◦ 2007년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인 ｢소음대책기준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평

가 및 예산추계에 관한 연구보고서｣1)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

역 가옥, 시설 등 소음지도 활용2)

◦ 단,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12,162개소 중 냉방

시설 미설치 학교가 152개소로 미설치율이 1.2%에 지나지 않으며, 교육부

가 매년 냉난방기 예산을 교부3)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사업으로 인한 학교의 냉방시설 설치로 인한 추가재정소

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 제5조제1항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기준 변경이 소음대책사업 

지원대상 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주거

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

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방음시설 설치사업, 텔

레비전 수신장애 방지사업,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현 시점에서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및 그 지역 

시설물 소유자 중 방음시설 설치사업, 텔레비전 수신장애 방지사업,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 건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1)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소음대책기준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평가 및 예산추계에 관한 연구보

고서｣,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 2007.12.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2013.7)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

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06010호)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20대 국회에서 

유승민의원이 제출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2016133호)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21대 국회에서 김정호의원이 제출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

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320호)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서도 동 

연구보고서의 가옥, 시설 등 소음지도를 적용하였음.

2) 국방부의 최근 소음대책지역 시설현황 자료가 없으며, 소음대책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용비행장의 

경우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장소 변화가 크지 않고, 군사격장의 경우에는 최근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

대개편에 따라 장소 변화가 있으나 전체 소음대책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군용비행장·군사격

장의 장소 변화가 추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2024년 기준 교육부의 냉난방기 설치 교부예산은 전국 기준 108억 216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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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대책사업 단가) 개정안에 따른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내 주민에 대한 소음대책사업의 단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

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소음대책사업 

2025년 예산 단가를 활용

◦ 학교방음시설 설치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가장 최근 집행시기가 2010년으

로,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하여 2025년 단가를 산정

◦ 국토교통부는 기타시설의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사업 단가를 별도로 관

리하고 있지 않아, 학교 단가의 1/10로 가정

방음시설 냉방시설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전기요금 지원

주택 학교 기타 주택 학교 기타 주택 학교
기타

(노유자)

30 912 91 3.6 1,950 195 0.03 0.2 15 1.2

[표 2] 소음대책사업 단가(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

주: 학교 방음시설 설치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가장 최근 집행시기가 2010년으로,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하

여 2025년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기타시설의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는 학교 단가의 1/10을 가정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에 따른 소음대책사업은 과도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방음시설

설치사업과 냉방시설설치사업은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

❑ 2027년 이후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비

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4)하였으며, 공영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 지

원 단가는 2025년 단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나.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등(안 제7조의3 신설)

❑ 주민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상 다른 소음대책사업 예산 대비 주민지원사업 예산 비율 

26.8%5)를 적용하여 산정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1)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CPI) 1.9% 2.0% 2.0% 2.0% 2.0% 2.0%

5) 국토교통부, “제3차(2021~2025)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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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

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추가지원 규모를 합리

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추계에서 제외함

다. 보상금 감액규정 삭제(안 제14조 개정)

❑ 개정안에 따라 실사격일수,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실거주기간 등을 고

려한 보상금 감액규정을 삭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국방부는 5년마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

으로 지정·고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비행장
대도시지역

95 이상 ( 웨클 ) 90이상 95미만 ( 웨클 )
85이상 90미만 ( 웨클 )

기타지역 80이상 90미만 ( 웨클 )

사격장
대형화기 94이상 ( dB(C) ) 90이상 94미만 ( dB(C) ) 84이상 90미만 ( dB(C) )

소형화기 82이상 ( dB(A) ) 77이상 82미만 ( dB(A) ) 69이상 77미만 ( dB(A) )

지급기준액 ( 1인 ) 월 60,000원 월 45,000원 월 30,000원

[표 3] 소음영향도 기준 및 지급기준액 

자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

처 작성

◦ 보상금은 실사격일수,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실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음영향도에 따른 1인당 지급기준액에서 감액하여 실지급하고 있음

625억원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한 소음대책사업비 2,334억원 대비 26.8%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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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격일수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실거주기간

�사격이 없는 경우: 미지급

�1일 이상 8일 미만: 3분의 

1 지급

�8일 이상 15일 미만: 3분

의 2 지급

�15일 이상: 전액 지급 

�1989년 이전: 감액 

없음

�1989년~ 2010년: 

30% 감액

�2011년 이후: 50% 

감액

�부대 정문으로부터

    100km 이내: 30% 감

액

�부대 정문으로부터 

100km 초과: 100% 감

액

현역병 복무,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교도소 등 

수용 기간 등 소음대책지

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

은 기간

[표 4] 보상금 감액 기준

자료: 국방부

◦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추가지급단가는 보상금 종별 지급기준액과 최근 3

년간 소음대책지역의 1인당 월평균 보상금 실지급액 평균 간의 차액으로 

가정함

구분
보상금 

기준금액(A)

1인당 보상금 실지급액 추가

지급단가(A-B)2022 2023 2024 평균(B)

제1종 60,000 41,560 40,190 39,610 40,453 19,547

제2종 45,000 31,060 30,780 30,230 30,690 14,310

제3종 30,000 20,160 19,690 20,280 20,043 9,957

[표 5]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보상금 추가지급단가

(단위: 원)

자료: 국방부

◦ 현행법에 따른 추계기간의 소음대책구역에 따른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인원

은 최근 3년간 평균 지급인원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2022 2023 2024 평균

현행

제1종 16,544 17,848 18,143 17,512 

제2종 88,217 85,781 88,490 87,496 

제3종 316,158 326,541 325,674 322,791 

합계 420,923 430,170 432,307 427,799 

[표 6]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보상금 지급인원

(단위: 명)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라. 기타

❑ 개정안 부칙에서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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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안 제7조의2 신설)

❑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대책지역 내에 있는 주택, 교육시

설, 의료시설 등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당시에 소재하고 있던 시설에 

대하여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학

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등

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 현황) 소음대책구역의 시설을 개인주택과 공공

시설(학교와 기타시설)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주택의 경우, 각 호당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공항소음 방

지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가옥수 대비 세대수 

비율6)을 활용하여 세대수로 환산

주: 세대수는 국토교통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내용 상의 가옥수 대비 세대수 비율을 활용하여 환산

자료: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2007.1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국토교통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5개 

공항 근처 소음대책지역 내 가옥수는 82,320호이며, 세대수는 93,771세대로 호당 세대수는 1.14배임

구 분
개인시설(주택 등) 공공시설

가옥수 세대수 학교 기타 소계

합 계 254,799 290,242 121 626 747

[표 7] 소음대책 지원 시설 물량 현황

(단위: 세대,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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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대책사업 지원대상별 현황)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사업은 10년

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공영방송수신료지원 및 전기요

금 지원은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각 소음대책사업 지원대상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방음시설

주택 25,480 25,480 25,480 25,480 25,480 

학교 12.1 12.1 12.1 12.1 12.1 

기타 62.6 62.6 62.6 62.6 62.6 

냉방시설

주택 25,480 25,480 25,480 25,480 25,480 

학교 0 0 0 0 0

기타 62.6 62.6 62.6 62.6 62.6 

공영방송수신료지원사업 290,242 290,242 290,242 290,242 290,242 

전기요금 

지원

주택 290,242 290,242 290,242 290,242 290,242 

학교 121 121 121 121 121 

기타 626 626 626 626 626 

[표 8] 소음대책사업 지원대상별 현황: 2027~2031년

(단위: 호, 개소, 세대)

주: 학교의 냉난방기 설치비율 및 교육부의 냉난방기 교체 예산 교부 등을 고려할 때, 소음대책사업을 통한 

학교 냉방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소음대책사업 단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단가는 국토교통

부의 소음대책사업 2025년 예산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공영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 지원금

은 2025년 단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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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방음시설

주택 34 36 39 41 44 

학교 1,032 1,098 1,167 1,242 1,320

기타 103 110 117 124 132 

냉방시설

주택 3.7 3.8 3.9 4.0 4.0 

학교 2,022 2,062 2,104 2,146 2,188

기타 202 206 210 215 219 

공영방송수신료지원사업 0.03 0.03 0.03 0.03 0.03 

전기요금 

지원

주택 0.2 0.2 0.2 0.2 0.2 

학교 15 15 15 15 15 

기타 1.2 1.2 1.2 1.2 1.2 

[표 9] 소음대책 지원사업 단가: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주: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단가는 2025년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

용하였으며, 공영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 지원금은 2025년 단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학교 및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등을 수행할 경우, 2027~2031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5조 9,527억

원으로 추계됨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방음시설

주택 8,695 9,248 9,835 10,460 11,125 49,364 

학교 125 133 141 150 160 709 

기타 65 69 73 78 83 367 

냉방시설

주택 953 972 992 1,012 1,032 4,770 

학교 0 0 0 0 0 0 

기타 127 129 132 134 137 659 

공영방송수신료지원사업 87 87 87 87 87 435 

전기요금 

지원

주택 580 580 580 580 580 2,902 

학교 18 18 18 18 18 92 

기타 8 8 8 8 8 38 

합계 10,658 11,244 11,867 12,528 13,230 59,527 

[표 10] 소음대책 지원사업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주: 소숫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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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등(안 제7조의3 신설)

❑ 주민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상 소음대책사업 예산 대비 주민지원사업 예산 비율 26.8%

를 적용하여 산정

2027 2028 2029 2030 2031

소음대책사업 10,660 11,246 11,868 12,529 13,231

주민지원사업 2,854 3,011 3,178 3,355 3,543

비율 26.8 26.8 26.8 26.8 26.8

[표 11] 주민지원사업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

주: 소숫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보상금 감액규정 삭제(안 제14조 개정)

❑ (추가 지급단가) 보상금 종별 지급기준액과 최근 3년간 소음대책지역의 

1인당 월평균 보상금 실지급액 평균 간의 차액으로 가정함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추가 지급단가

제1종 19,547 19,547 19,547 19,547 19,547

제2종 14,310 14,310 14,310 14,310 14,310

제3종 9,957 9,957 9,957 9,957 9,957

[표 12] 보상금 월 지급단가 추정: 2027~2031년

(단위: 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급인원) 최근 3년간 평균 지급인원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지급인원

제1종 17,512 17,512 17,512 17,512 17,512 

제2종 87,496 87,496 87,496 87,496 87,496 

제3종 322,791 322,791 322,791 322,791 322,791 

합계 427,799 427,799 427,799 427,799 427,799 

[표 13] 개정안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보상금 지급인원: 2027~2031년

(단위: 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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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감액규정을 삭제할 경우, 2027

년부터 2031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2,885억원으로 추계됨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현행

제1종 85 85 85 85 85 425 

제2종 322 322 322 322 322 1,611 

제3종 776 776 776 776 776 3,882 

합계(A) 1,184 1,184 1,184 1,184 1,184 5,918 

개정안

제1종 126 126 126 126 126 630 

제2종 472 472 472 472 472 2,362 

제3종 1,162 1,162 1,162 1,162 1,162 5,810 

합계(B) 1,761 1,761 1,761 1,761 1,761 8,803 

추가재정소요(B-A) 577 577 577 577 577 2,885 

[표 14] 보상금 감액규정 삭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감액규정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7조 

8,352억원(연평균 1조 5,670억원)으로 추계됨

주: 소음대책사업은 과도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방음시설설치사업과 냉방시설설치사업은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소음대책사업 계획 수립·시행 10,658 11,244 11,867 12,528 13,230 59,527 11,905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2,854 3,011 3,178 3,355 3,543 15,940 3,188 

보상금 감액규정 삭제 577 577 577 577 577 2,885 577 

합계 14,089 14,832 15,621 16,459 17,350 78,352 15,670 

[표 1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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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최근 자료의 한계로 국방부의 2007년 연구용역보고서인 ｢소

음대책기준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평가 및 예산추계에 관한 연구보고서

｣7)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가옥, 시설 등 소음지도를 활

용8)하였으나,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현황이 달라질 경우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소음대책사업은 과도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방음시설설치사업과 냉방

시설설치사업은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

◦ 또한, 교육부의 학교 냉방시설 설치 및 예산교부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학

교냉방시설 설치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배제하였으나, 학교 및 기타시설

의 냉방시설, 방음시설 기설치현황, 주택의 냉방시설 기설치현황 등을 고

려할 경우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사업 지원단가를 민간공항 주

변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소음대책사업 2025년 예산 지원단가를 준

용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

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상 다른 소음대책사업 대비 주민지원사업 비

율 26.8%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상이할 수 

있음

7)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소음대책기준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평가 및 예산추계에 관한 연구보

고서｣,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 2007.12.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2013.7)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

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06010호)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20대 국회에서 

유승민의원이 제출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2016133호)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21대 국회에서 김정호의원이 제출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

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320호)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서도 동 

연구보고서의 가옥, 시설 등 소음지도를 적용하였음.

8) 국방부의 최근 소음대책지역 시설현황 자료가 없으며, 소음대책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용비행장의 

경우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장소 변화가 크지 않고, 군사격장의 경우에는 최근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

대개편에 따라 장소 변화가 있으나 전체 소음대책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군용비행장·군사격

장의 장소 변화가 추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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